
5. 제3자이의의 소 

가. 서 설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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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라 함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 

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 

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민집법 제48조). 이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점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구별된다. 

제 3자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구하는 형성의 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 

에 채권자재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잠정처분신청(민집법 제46 

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집법 제48조 

제3항)． 제 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의사유 

(가) 개 설 

청구의 원인에는 이의의 원인인 집행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발생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소의 목적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하는데 있으므로, 그 

이의사유도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 

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의사유로 가장 많이 주장된다. 

본소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의 모든 권리 및 재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의 종류나 집행의 대상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집행이건, 비금전채권집 

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유체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집행기관이 집행 

관이건, 집행법원이건 묻지 아니한다. 본소에 있어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 

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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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3자토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세3자이 

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431) 

한편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소의 위인이 되는 판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한 수 있는 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낭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득별히 권리자기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세를 구하기 위하여 제 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32)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기하여서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133) 등기를 마친 

소유권자라 하터라도 그 등기가 집행채권자의 가압류등기 후에 되었거나,434) 압류의 효력이 

망생한 후에 소유권을 취늑한 제 3자435)는 원칙으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고 소유권취득을 집행재구1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댜436)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51 무효의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세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가압류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깃이라면 사망자 명의의 그 가입류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의 가압 

류결정에 기환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후 소유귀을 취득한 원고도 그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나고 할 섯이느로 원고는 제 3자이의 

소에 의하여 우] 집 행의 배재를 구할 수 있나.437) 

131) 대법위 2013. 3. 28. 성고 2012다112381 판걸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43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걸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내법인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등 

433) 대법인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434) 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 19 완결, 대법인 1965. 2. 23. 선고 64다1659 판결 

435)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216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 다527 판견 

136) 대법원 1988. 9. 27. 선고 다카2267 파견,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470 판결 

43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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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합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정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정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에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합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38) 

©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 

정 적극) :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 

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 

을 구할 수 있는 재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 3자노 집행에 의한 양노나 인노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439) 

(다) 제3자01의의 소의 원인이 없다고 한 사례 

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희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 12조 제 1항 •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 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 

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 

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440) 

巳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릅 저지하는 구1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바, 강제 

집행 개시결정후 소유권을 취득한 재 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4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43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44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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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 됩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재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 

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재를 구할 수 없다.441) 

@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재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 

제 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서시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 

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세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세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촌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42) 

흡) 제 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자이의의 소안지 여부 

제 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세를 구하는 소는 제 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443) 

(3) 소제기의 시가 

분소는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댜444) 따라서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집법 제 257조, 제 258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의 개시선이라도 강제집행이 우려 있을 때에는 본소의 제기가 인정된다. 

나. 청구취지의 기재례 

재 3자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대상이 되는 구체석인 집행행위를 명시하고, 한편으로 정구 

이의의 소에서와 같이 집행의 정자취소 등을 구하는 잡정처분을 신청한다. 

44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 다527 판결 

44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44.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0883 판결 

44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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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 3자이의의 소(유체동산가압류집행) 

피고가 박OC에 대한 O()지방법원 200 <>. (>. O.자 20C)(\：카단4891 유체동산가 

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0. o. 0. 별지 목록 세 1기재 물건둘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 

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납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노를 받았다면 

그 청산정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용수二어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학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 
44739 판결) 

§ 제 3자이의의 소(유체동산강제집행) 
~ 、 "" 

피고 깁00 소외 서00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 0. 0. 선고 2000가소72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0. 8. 14. 별지 목록 제 1 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피고 안00이 같은 소외인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 o. o. 선고 
2000카단24544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6. 20. 같은 목록 제 1 

내지 4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0 제 3자이의의 소(유체동산강제집행) 
-~ 

피고가 소외 °l0(그에 대한 공층인가 00합동법률사무소2000. 0. 0. 작성한 20 

O(〕)년 증서 제 1353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 <>. 7. 4. 별지 목록 I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l 소송미용은 피고가 부담할다. 
[참조판례] W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 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안도를 지지하는 권리를 

가진 세 .1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재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으 소가 제가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세기된 당시 손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악이 

없어 부적법하다‘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걱정차는 종료하고 배탕절차만 담아 있는 경우, 제 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 

인이 유효하가 소유권을 취득합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참 매득급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 

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내상물에 대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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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정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9049 판결) 

0 제 3자이의의 소(채권강제집행) 

피고가 고O(广)에 대한 (-._)O합농법률사무소가 2000. o. o. 작성한 20(JC＼년 증서 
세864호, 같은 날 작성 200C)년 증서 제 866, 868호, 같은 날 작성 2000년 층서 

제867호의 각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복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 

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정우, 소의 이익의 존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세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안토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세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세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안 제3자이의의 소(채권강제집행) 
| ~-、---__ 一---^-7`-`.,-~ ―

! 피고가 재무자 소의 00산업주식회사, 제3채무자 소외 00종합제철주식회사로 된 

00지방법원 200( >, 0. 0.자 2000카단3033호 채권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 I 

00. 10. 16.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소：비용은 고〕·프가 부담한댜 — —1 
[참조판례] 〈1✓I 」전재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릅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세 3자이의의 全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내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삽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계무사 아닌 재3자가 자신이 진성한 재권자로서 자신 

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반았다변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재검자에 대하여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댜 

? 조합원 종 1 인에 대합 채김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재무자로 하여 조합의 재검에 대하여 
간세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세 ,3자이의의 소로써 강세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의 재구]은 조합원 전원예계 합유석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병참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 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정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子합인 중 1인의 채권서사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상재집행하 

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대법인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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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집행) 

피고들의 박00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 0. 0 선고 2000가합123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내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개시가 없더라도 재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자체로서 그 집행의 내상이 일정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마자 바로 종료되거나 단시간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집행이 개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항 이익이 

있댜(인천지법 19960903. 선고 96가합10009 판결 ; 확정) 

0 제 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집행) 

피고가 별지 제 1목목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1. 15. 

접수 제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8. 5. 1. 별지 제2목록을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 예컨대 공장저당 실행시 제3자가 당해 집행목적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합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의 기재례임. 

먼 제 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집행)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00건설에 대한 00지방법원 2013카합9255호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3. 11. 26.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 행 및 같은 

법원 2013차1517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1. 6. 

17.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 

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촌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간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압류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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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에서 _7- 집행의 배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재권 확보률 위한 집행정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까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에 터 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0 제 3자이의의 소(예비적병합, 부동산가압류집행과 압류집행) 

(주위적 정구취지) 

피고 김00이 피고 최00을 채무자, 원고를 재3채무자로 한 00지방법원 90카 

16176호 소유김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칭사건과 같은 법원 92타기 1747호 가압류로부 

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압류신청사건의 각 집행릭 있는 견 

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과 압류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최00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촌재하지 아니 

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재건에 대학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계무자에 대하여 아무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 3 채무자로 豆시된 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재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진실한 채권자라고 주장하여 그 채건의 귀속을 다무는 자는 제3자이 

의의 소의 언고적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집행채누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집행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라는 집행재권사의 일방적안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 채무자로 표시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부촌재를 주장하여 세 3자이의의 소를 세기할 언고적격이 없다.(1 993.2.3. 92가합]2387) 

O 제 3자이의의 소(부동산가압류잡행) 

피고가 소외 서울 C)(_)구 상계 제5-f역 제간지구 주택개량 재개만조합에 대한 〈\)C〉지 

방법원 80지원 89구]8172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목 제 1, 2 기재 각 상가에 

대하여 한 가 가압류집행은 이를 모두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제 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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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사이의의 소인시 여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불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노를 서지할 권리기 있음을 

주장하는 세3자에게 있고, 제 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안으로 

표시된 자 이의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재무명의 

의 집행력의 배제릅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 
10883 판결) 

[참조판례]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꿔취득자는 그 가입류에 터잡아 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누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릅 다툴 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지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0 제 3자이의의 소(건설기계강제집행) 

피고 신용00이 소외 주식회사 00산업(이하, OC)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00지 

방법원 2000카합1410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강이 위 

00산업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카합2710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제 10 중기에 대하여 한, 피고 주식회사 강산이 위 00산업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카합41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장남이 위 00산업에 대한 00지방법원 2000카합71 건설기계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10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댜 

0 제3자이의의 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집행) 

별지 제 1목록 기 재 건물 1층 중 1,765분의 6.3 지분 및 별지 제 2목독 기 재 각 토지 

중 2017.6분의 7.2 지분에 관한 소외 이00의 소외 00시장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 피고 남00이 00지방법원 2004카단10487호 사건의, 

(나) 피고 김00이 같은 법인 2004카단10660호 사건의, (다) 피고 허 C(_）이 같은 

법원 2004카단10661호 사건의. (라) 피고 박00이 같은 법원 2004카단10662호 사건 

의, 각 가입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_＿학다. 

[참조판례] 등기정구권에 내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인집행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항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합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전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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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 

는 그 등기청구구]이 자기예계 귀속합음 주장하여 집행재권자에 대하여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내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0 제 3자이의의 소(부동산가처분집행) 

피고가 소외 간 (_:)1二)에 대합 二\(）지방법원 仁〈)지원 2012카13926호 부동산가처분결 

정정본에 가히여 멸시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11. 

26. 집수 제54032호로서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L __ ~-、----- ~ •••• -曺-- -, T 기' ｀솔、 -一--一-- -",_'"｀기--- -,、--`

[잠조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사 _L 후에 위 사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위 가처 

분권자는 위 가처분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 및 다시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 

기를 경료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남부지원 1987.5.14. 선고 87가합289 판결) 

안 제 3자이의의 소(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피고가 소의 깁C)C)에 대한 C)C)지방법원 2009카1234호 부동산점유이전급지가처 

사건의 집 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10. 1. 13. 별지 목록 건물에 대하여 

집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 3자0l 의의 소(부동산가압류집행) 
h’7^~7 ^^F_ ~_ "777 

피고 깁(\:）명이 소외 유:준에 대합 l\)O지방법원 78카4051호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 

에 기 하여 0(\\）시 OC동동 175-8 대 992m’와 같은 시 巳0동 344-1 대 1,220m 에 

대하여 하, 피고 oc)주식회사까 위 유C준에 대한 위 00지원 78카168호 부동산 가압 

류견정정본에 기하여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 조O희가 위 유O준에 대한 

같은 법위 78가169호 부동산가압류결성성본에 가하여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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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3자이의의 소(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피고가 소외 오00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세관리는 이를 

i 허가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제 3자이의의 소(대체집행에 대한) 

피고가 소외 심00에 대한 00지방법원 00지원 2010가단517호 건물철거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1. 10.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 3자이의의 소(예비적병합, 주식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제 1목록 기재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소외 00공업주식회사에 대한 OC)지방법원 85타2287호 주식압류명령 결정정본 

에 기하여 2005. 7. 26.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00지방법원 00지원 소속 집행관 소외 0100이 위 주식압류명령결정 정본에 기하 

여 2005. 7. 26. 별지 제]목록 기재의 주식에 대하여 한 동산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제 3자이의의 소 

피고가 소외 최0기에 대한 00지방법원 2016. 12. 27.자 2016카단122217호 부동 

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6.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 

원 00등기소 집수 세94187호로 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제 1항 단서 

소정의 계3자'예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세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음 가압류한 가입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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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잠성석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헌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 

재귀의 만족을 언음 수 있는 컴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세 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공2000상, 385) 

0 제 3자이의의 소(인낙조서정본, 판결정본에 기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피고 이0연이 소외 00세약주식회사(구 상호 00제약주식희사)에 내한 00지방 

법원 2008가단8234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인낙조서정분에 기하여 2009. 8. 24. 별지 

목록 2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피고 정O근이 위 소외 희사에 대한 위 법원 2009가합 

2561호 사건의 집행려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3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각 강세집행은 이를 혀가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만 제 3자이의의 소(자동차)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oc〉에 대한 OC지방법원 2008카합4878호 자동차가압류 사 

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불허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시실대어업법 세 1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복된자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희사에게 있는지 여부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호]사에게 납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몽하여 담보의 목적을 당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상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내여업법 (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페지)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재 13조의2 재 1 항, 제 13조의 3 재 1 항, 재 13조의 4,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재 8조 

제 1항 자농차등록령 제 18조의 각 조항능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자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이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세로 하고, 다만 현실직경세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사관리에 관한 각중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급 부담하도록 하면사 그 편의률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희사 아닌 시설대여이 

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자관리법에 대합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합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재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재2조로 폐지) 제 13조의 2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견은 대내저으로는 물론 대의석으로노 

시설대이희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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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 3자이의의 소(준설선) 

피고가 소의 C000개발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고 참다)에 대한 OC지방법 

원 00지원 2007가합2598호 약속어음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 

여 별지 목록 가재 물건(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현 깅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l] 항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한물권 양노의 
효력발생요긴(=인도) 

항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 

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독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 

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장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 

등록원부에의 등목을 선박에 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민법 제18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예 따라 유체동산인 그 부선을 인도하여 

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선에 대한 변경등록이 있었다 하여 그로써 동산 물권변 

동의 요건인 안도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매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학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안 

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내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 

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공1999하 1478) 

0 제 3자이의의 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피고가 소외 위0량에 대한 00지방법원 2005가합17002 판결의 집행력있는 성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l]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가 민법 부칙 재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만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2] 등기청구권에 내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정구권의 귀속자인집행채무자 아닌 제3 

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합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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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 

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댜(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공1999하,1368) 

0 제 3자이의의 소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00에이비씨에 대한 00지방법원 00부지원 2012카합542 

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2012. 10. 16. 

00 스크류 콤프레샤 1세트(모델 R1234250WN)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 행은 이를 불허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 

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 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 

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공1996하, 2358) 

다.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 

0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판결의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외 차00에 대한 00지방법원 00지원 2009가합245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09가합65478호 제 3자이의의 소의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참조판례] CD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 3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 1항의 제 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대법원 



제 4장 형성의 소 1335 

1986.5.30.자 86그76 결정) 

0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집행증서의 경우) 

피신청인의 신청외 김00에 대한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또는 공증인가 00 
합동법률사무소) 2014. 3. 3. 작성 2014년 증서 제125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14가합 

1234 제3자이의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